
건설현장이나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악의적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화

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수사대는 지난 3월 26일 건설현

장 문제점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1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

의(공갈)로 환경전문지 대표 윤모 씨(67)를 구속하고 지사

장 박모 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

월까지 서울, 경기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현장사무

실 불법사용 등의 문제를 취재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 한 군데에 언론사와 새집증후군 제거 공사업체 등

을 사업자로 등록해 놓고,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를 기사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공사업체에 일을 맡기라고 강요하

거나 A사에서 발행하는 만화책 등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이들은 영세한 하청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후속 

보도를 통해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해 830

만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신문대표 대표 장모 씨(44)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을 확인한 후 이를 

편집해 인터넷에 기사화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비

방기사를 내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이처럼 알려진 사건은 빙

산의 일각”이라며 “사회 감시 또는 비판이 언론의 고유 기

능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공익과 부합해야 한다. 이를 사

익을 얻는데 동원한다면 권력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

적했다.                                 유재형 yoojh1999@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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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 된다 ❶

‘돈 안 주면 기사 쓴다’ 
협박한 전문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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